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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에서는 2025년 아시아에 어떤 성격의 안보질서가 자리 잡을 지에 대해 전망하고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안보전략을 모색한다. 논문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25년 아시아에는 네 개의 강대국이 존재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일류강대국으로서 각자 세력권

을 형성하고 상호경쟁하며 역내정치를 주도할 것이다. 해공군력 면에서 우세한 미국은 해양지역에서, 우
월한 육군력을 갖춘 중국은 인접 대륙지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것이다. 이류강대국인 인도와 러시아는 
주도세력은 되지 못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신하며 주변지역에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균형자가 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조력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

서 한국에게 최선의 선택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인접대륙국가(중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해양국가인 미일과 역할분담을 통한 군사협력을 추진하며 자체 육군력과 
공군력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인도 또는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제휴하는 것도 유용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본고의 나머지부분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미래 아시아

의 세력판도를 전망한다. 이어 각국 정책의 상호작용 결과로 형성될 안보질서의 성격을 파악하고(제3장), 
미래 안보구도에 가장 적합한 한국 안보정책을 모색한다(제4장).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요약

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II. 세력판도 
 
2025년까지 아시아에는 4강 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일류강대국이며 러시아와 인도가 
이류강대국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잠재적 패권국이 될 만큼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지는 못할 것이

다. 요약하면, 아시아의 세력판도는 균형 잡힌 다극체제(balanced multipolarity)일 것이다(Mearsheimer 
2001, 3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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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력 
 

[표 1]은 국내총생산과 종합국력을 지표로 사용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잠재력을 추산한 것이다. 여기서 
잠재력(latent power)이란 군사력을 양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경제력, 인구, 기술, 
천연자원 등)을 의미한다(Mearsheimer 2001, 60-67). 잠재력에서는 미국이 정점에 서있고 중국이 근접

할 것이다. 이 두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할 것이다. 인도와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현저히 뒤지지

만 이들에 저항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이라 전망된다. 
 
[표 1] 2025년 아시아 주요국의 잠재력 전망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한국 

국내총생산(억불) 153,510 92,990 32,860 56,620 8,140 13,850 

종합국력 19.22 16.28 9.287 3.729 2.243 1.793 

출처: International Futures ver. 6.54 

 
 
2. 군사력 
 

안보영역에서 세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력이다. 이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타 국가들에 
대해 현저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특히 해공군력에 있어) 미국이 중국보다 우세할 것이나, 육
군력에서는 중국이 앞설 것이다. 인도와 러시아는 이들 일류강대국보다 많이 약하지만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육군력과 핵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잠재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하지 않아 
강대국의 위치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1) 미·중 전략균형 

 
군사력 면에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열세일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력의 열세로 인해 중국의 국
방비지출은 미국에 못 미칠 것이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2025
년 군사지출액은 최소 654억불에서 최대 1,973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군사비는 
5,839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1

중국은 특히 해공군력에서 미국에게 뒤쳐질 것이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강한 육군력을 유지해야 하

. 2025년까지의 국방지출 누적액에 있어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우세

를 점할 것이다. 중국이 과거 소련처럼 국민총생산의 더 큰 비율을 국방 분야에 장기간 투입해 군사비 격
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군사우선 정책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만을 제고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지출의 열세는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
자액을 제한함으로써 군수산업의 낙후성을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첨단무기와 군사기술의 수입의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파트너는 대부분 기술력에 있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뒤처지기 때문

에 해외의존을 통해서는 군사기술상의 현격한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국방비와 기술력의 열세는 특히 
자본·기술 집약적인 핵전력의 열세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 중국이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대등한 전력(nuclear parity)을 보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Lyon 20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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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중국은 해공군력 양성에 주력할 수 없다. 그간의 꾸준한 전력증강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군이 
중국 군의 십분의 일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Ross 2009, 56). 
해군함대는 육군장성이 지휘하는 군구에 나뉘어 배속돼있다. 최고 군통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

된 현역장성 대부분과 군구(軍區) 최고지휘관 전원이 육군출신이라는 사실도 해공군에 대한 비교적 낮은 
정책적 관심을 여실히 드러낸다(정성장 2011; Minnick 2010).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 등 인접 대륙강국을 
견제하고 주변 중소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육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대륙으로부터의 뚜렷한 군사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중국군의 삼분의 이는 지상군이 점하고 있다(Ross 2009, 56). 
지금은 비록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전통적 라이벌이며 잠재적 경쟁국인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Tow 2001, 27-32). 특히 국경과 관련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필수적이다2. 또 주변국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미얀마 문제로 인도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국은 인도와 긴장관계에 있는 
이 접경국가들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해왔으며, 인도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경계하고 있다(Swaine 
2005, 279).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를 놓고는 러시아와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게 될 위험이 있다. 
인접중소국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도 육군력이 필요하다. 이 국가들은 순전히 자발적으

로 중국에 협력하고 있기보다는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키르기즈스

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의 침투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인 저항이 강화되면서 폭력적인 소요사태까

지 낳고 있다(Higgins 2010). 그리고 티베트와 신장지역 등 독립을 갈망하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변경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육군력도 필요하다3. 
이에 반해 강대국과 접경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국방비를 해공군력 육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유리

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경제력 면에서 뒤처진 중국이 미국의 해공군력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

다. 미국은 여러 지역에 군사력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을 비롯한 타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아시아를 중시함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다4. 미국은 근래 
해군력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배치하고 있다(O’Rourke 2012, 40-42). 또 아시아의 군사기지를 
활용하여 지리적인 거리가 주는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보다 많은 지역동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

아 해양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도서국가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해군력 
양성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국가들은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에게는 강한 해군력을 갖춘 동맹국이 없다. 중국해군은 해외군사기지를 가지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투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25년까지 중국이 주요 해외기지를 확
보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제일 후보지로서는 원유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며 해군시설 사용

을 허용하는 등 긴밀한 군사협력을 해온 미얀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육군력에서 미국에 대해 우세를 점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강한 육군을 육

성해야 할 중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

만큼 육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은 육군력 양성에 필수적인 인적자원에 있어서도 미국보다 우세

하다. 2025년에 중국 인구는 14억을 상회하는 반면에 미국 인구는 3억 5천만에 불과할 것이다

(International Futures ver. 6.54). 이처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결의와 자원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육군력 경쟁에서 미국에 앞설 것이다. 
 
(2) 러시아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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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인도는 총체적 군사력에서 일류강대국들에 현격하게 뒤처질 것이다. 랜드연구소의 추산에 의
하면, 중국의 2025년 국방지출은 인도의 지출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7.3배에 달할 것이다5. 최강국인 미
국과 인도의 격차는 물론 이보다도 클 것이다. 인도보다 약한 경제력을 지닌 러시아는 훨씬 더 뒤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러시아는 강력한 육군력과 핵전력을 보유함으로써 강대국의 지위를 점할 것이다. 인
도는 향상된 경제력과 대등한 인구를 활용하여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육군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에 인도의 인구는 약 13억 9천만 명으로 중국의 인구(14억 1천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International Futures ver. 6.54). 아울러 인구구성에서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에 비해 높을 것이다(Wolf, Jr., et al. 2005, 18). 인도는 장비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및 자체개발 신형전차를 배치하는 등 육군력의 질적 향상에도 매진하고 있다6. 또 향상된 기술력과 재력

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핵 억지력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사정거리를 연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도 인구와 재력 면에서는 뒤떨어지지만 효과적인 군사기술과 핵전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자위능력과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는 핵심전력인 육군력에

서 중국에 대한 수량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군은 이미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비대칭 
원칙하에 군대를 육성하고 있다(에피모프 2011, 124). 그럼에도 2008년부터 시작된 여단중심 편제와 장
교단 감축을 근간으로 한 포괄적 군 조직개편과 예산 증대를 통한 장비 현대화가 성공한다면 질적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McDermott 2011; 에피모프 2011, 133). 또한 러시아는 육군력의 전반적 열세

를 우세한 핵전력으로 만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Kipp 2011). 이렇듯 강한 의지와 현재의 
양적·질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역내강대국들에 대해 우세한 핵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다. 
 
 
 
 

III. 안보질서 
 
2025년 아시아에는 세력균형을 근간으로 한 국제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일류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세력권을 형성하고 리더십경쟁에 나설 것이다. 해공군력 면에서 우세한 미국은 해양지역에서, 우월한 육
군력을 갖춘 중국은 대륙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류강대국인 인도와 러시아는 인근지

역에 개입하며 역내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자임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조력자로서 중국

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이다. 

 
1. 주도세력 : 미국과 중국 
 
(1) 중국의 전략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영토보전, 국민보호, 주권수호라는 기본적인 안보이익을 갖고 있으며, 이
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파생이익도 추구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본토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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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하려 하며, 신장과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분리 독립을 방지하고 국내적 안정을 유지

하려 한다(China’s National Defense 2010). 이에 더하여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효적으로 지배하

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대만의 공식적 독립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
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익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분쟁지역(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

의 도서 및 해역과 인도와의 접경지역)을 통제하는 것도 핵심적 국익으로 간주한다.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

의 상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중화 민족주의에 물든 대중의 압력에 직면해 권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영토적 이익에 비해 부차적 중요성을 갖지만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대한 이익으로 규정한다(Swaine 2005). 국제적 영향력이 중국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중국의 편에 서서 
협력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중국 내 민족소요를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자연자원과 수출시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강대국의 
군사력이 영토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기도 한다. 황해와 
남중국해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배타적인 세력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은 세력권을 넓히고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한다(Tow 2001, 25; Sutter 2008, 135). 
(더 나아가 장차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한다는 진단도 있다. 지역패권이 가져다 주는 큰 혜택과 
일본제국을 비롯한 과거 강대국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을 지닌 주장이지만, 중국정부가 
패권의 달성을 국가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은 이러한 안보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부국강병이 필요하다고 본다(China’s Na-
tional Defense 2010). 중국정부는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그리고 국민적 단결력을 망라한 ‘종합국

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을 증강하기 위해 미국 및 주변국과의 때이른 군사대립을 피하는 동
시에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을 신장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전력투사능력을 기르는 데에 높은 우선순

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기한 국익과 국력을 지닌 중국이 패권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7. 앞서 밝힌 대로 중국이 

단독으로 패권에 도전할 위치에 아직 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군사력 면에서 역부족일 것
이다. 주요 도서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면 우세한 해
군력이 필수적이다. 유럽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산업국들과 자원부국들이 대륙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대륙지역만 장악해도 지역 패권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해공군력이 패권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일류산업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자원부국들이 해
양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륙지역만을 통제해서는 패권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상기한 이유로 
인해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세한 해공군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리고 지역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체 핵 억지력 또는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세한 핵전력

(nuclear superiority)도 필요한데, 이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재원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제휴할 협력국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Goldstein 
2005, 32-34). 해양국가이며 동아시아 라이벌인 일본이 중국 중심의 반미연합에 가입할 리 만무하며, 전
통적인 대륙 라이벌이며 중국을 내심 경계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도 중국과 합세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이들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자칫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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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pment)되어 큰 외교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지역강국들이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중국에 합세

하지 않는 한 지역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Art 2008, 272). 
그러나 중국은 가능한 선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리

더십정책을 채택할 것이다8. 국제적 리더십을 떠맡지 않는다는 덩샤오핑(Deng Xiaoping)의 원칙을 부분

적으로 수정해,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는 것이다9. 중국은 경제성장과 군사현대

화를 통해 미국과의 국력격차를 줄여가며, 사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선별적으로 저항·반대할 것이다. 대
만을 위시한 영토문제와 석유 등 전략자원이 관련된 경우 미국과의 대립을 무릅쓸 개연성이 높다. 

중국은 기회를 보아가며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북한을 포함

한 중소 대륙국가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리더십을 확고히 수립하고자 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취약한 인접국가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회생하지 못
하고 국가붕괴의 길을 걸을 경우 이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카리브해를 장악했듯이 중
국은 남중국해와 황해를 비롯한 중국근해를 배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발전

이 먼저 시작된 연안지방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중국은 근해통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Lampton 2008, 41). 남중국

해에서 발생한 미국의 정보수집활동 방해시도와 2010년 7월에 황해에서 있었던 해상군사훈련은 이미 이
러한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Economist March/14/2009). 

하지만 중국의 리더십정책은 그다지 공세적이지 않을 것이다. 국력 면에서 열세인 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전면적 도전을 피해야 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은 변치 않을 것이다(Garver 2005). 미국은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동시에 자본과 기술의 공급

처이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유학생 및 방문학자 유치를 통해 중국의 휴먼 캐피탈 육성에 기여한다. 
중국이 미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경우 이러한 경제발전의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며,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노출되어 군사비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중제

재에 가세할 경우 이러한 위험과 부담은 배가될 것이다(십여 년 후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잠재적 위
협에 대해 한층 더 예민해져 있을 것이므로 이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정치적인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93-94). 
국력이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그것도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할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부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굴기”(和平崛起) 등의 구호로 표현되

는 타협적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완전히 폐기할 이유가 없다(Zhang 
and Tang 2005, 56). 또 참고 기다리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반면에 성급히 도전할 경
우 미국을 자극해 예방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Lee 2008). 인도와 러시아 등 지역강국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이들이 미국 블록에 가세할 경우 중국이 완전히 포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보딜레마를 완화하고 위협인식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Goldstein 2005, 12; 
Zhang and Tang 2005). 따라서 중국은 인도 및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파트너십의 결성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2) 미국의 전략 

 
미국도 국민, 영토, 주권의 수호라는 근본적 이익을 추구하며 아울러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바란다10. 
아시아 국제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의 부상을 
막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관리하려 한다. 현재는 테러조직과 불량국가를 약화·제거하고 핵확산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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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라이벌 강대국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을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정부는 역내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

하거나 지역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하며, 최고 리더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
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역내에 확산해 국제질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수용

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또한 우세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우산과 해상수송로 보호를 포함한 안보 공
약을 제공하여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를 원한다(Art 2008, 278-279). 그
리고 러시아와 인도 등 주요 대륙 국가들이 중국과 제휴해 미국에 대적하지 않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구
축하기를 바란다. 

상기한 국익을 지닌 미국은 2025년의 세력판도 속에서 지상군의 투입을 피하고 해공군력과 핵전력

에 의존해 주요지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전략(역외리더십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제일의 관심지역으

로 떠오를 아시아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해양세력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 전략목표

가 될 것이다. 지역 해양국가들에 대한 안보지원을 통해 구축한 연합(coalition)을 리더십을 유지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특히 역내 최강의 해양국가로서 유용한 해군력과 군사기지를 제공할 수 있
는 일본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다.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은 강성해진 중국

이 버티고 있는 아시아에서 무모하게 패권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

하기 위해서는 대륙강대국들에 대해 압도적인 육군력과 핵전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3) 리더십 경쟁 

 
리더십정책을 채택한 중국과 미국은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할 것이다. 우월한 육군력을 갖춘 중국은 대륙

지역의 상당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고,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키르기즈스

탄과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해공군력 면에

서 우세한 미국은 해양지역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할 것이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
레이시아, 호주, 뉴기니 등이 미국의 영향권에 속할 공산이 크다. 현재 이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최우선 2012). 

양국의 리더십전략이 맞물리며 미국과 중국은 영향권 확장경쟁을 벌일 것이다. 세력권의 경계에 존
재하는 회색지대가 안보딜레마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연안지역

(littoral area)에는 해군력과 육군력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미국과 중국이 모두 개입해서 경
합을 벌일 수 있다. 연안도서인 대만과 긴 해안선을 가진 한반도가 대표적인 회색지대가 될 개연성이 있
으며, 양국은 이들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충돌하며 제한된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 또 해상에는 방어에 용
이한 경계선을 분명히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중국해 등 중국 연해에 회색지대가 형성되어 양국의 
해군이 충돌할 수 있다. 세력권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들이 미·중 어느 한 편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기 위
해 양국과 관계를 맺으며 줄타기외교를 펼치는 것도 회색지대의 형성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이 된다. 

중국이 주요 수출입품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국과의 안보딜

레마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최대의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 등 세계각지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천연자원과 기타 산업부품을 사들이

는 세계3위의 수입국이다(Glosny and Saunders 2010; Lampton 2008, 91). 이렇듯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

인 해외무역은 약 80-90퍼센트 가량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석유수입의 경우 86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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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유조선에 의해 운송된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해상교통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경제발전과 군사력운용에 필수적인 자원인 석유가 통과하는 인도양과 말라카 해
협에 해군력을 투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더 넓은 작전반경을 가진 대양해군을 건설하려 노력하고 있
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민경제의 동맥인 주요 교통로를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방치하

거나 미국과 같은 갈등의 우려가 있는 타국에 의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Kaplan 2005). 이를 위해 인도

와 싱가포르 등 수송로에 인접한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양함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점차 강
화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해군력 투사는 미국

과 동맹국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미국은 해군력 증강으로 맞설 것
이며 그 결과 군비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증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심한 군비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수송로의 확보는 본질적으로 대륙국가인 중국에게

는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 중국과 같이 광활한 영토를 지닌 자원부국은 해상봉쇄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

다11. 현재 50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도 고작 에너지 총소비의 10퍼센트를 차지할 뿐이다(Ross 
2010). 또한 중국은 과거의 실크로드와 같은 육상수송로 건설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이미 카스

피해 지역의 유전과 중국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중국에 우호적인 파키스탄과 미얀마가 이러한 육상교역로 구축의 주요 후보지이다. 아직 
군비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전략적 현실도 중국의 해군력증강 노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중동·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수송로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매우 중요

하지만 미국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제한적 군비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온건할 것이다. 

2025년의 미중 군사관계는 현재의 상황에 견주면 한층 더 경쟁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1기의 패권정책에서 탈피해 역외리더십전략으로 이행해왔다. 
중국의 안보전략에서도 아직 타협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균형정책의 요소가 일부 가미

되어 있다12. 따라서 현재 양국 간에는 불안정하지만 대체로 협력적인 군사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25년에는 양국 리더십전략이 상충하여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군사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관계는 다수의 비관론자들이 예견하는 전면적 경쟁관계에 비해 온건하며 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 경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력의 
우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도 판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
국은 지역강국인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도와 러시아 등 중국의 전통

적 라이벌과도 부분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13. 
 
 
2. 독자세력/균형자: 인도와 러시아 

 
인도와 러시아는 정치적 자주성을 수호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정책을 채택

할 것이다14. 인도는 남아시아 외에도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대형

수송기 그리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등 전력투사능력을 배양하고 있다(New York Times Septem-
ber/22/2008). 러시아도 코카서스지방과 중앙아시아 등 근접지역에서 세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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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러시아는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할 것이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월등

한 국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들의 전폭적인 신
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또 안보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한 중국의 타협적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화될 수 있다.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평화로운 의도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Shambaugh 2010). 중국은 자국이 평화를 지향하며 자국의 군사력은 전적으로 방어용

이라고 역설하면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피력하는 국가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간주하곤 한다.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중국이 같은 대륙국가인 러시아와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지난 십여 년간 러시아가 때때로 중국과 대미공조를 이루었던 것은 월등한 국력을 지닌 미국이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팽창과 중앙아시아 침투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했기 때
문이다. 십여 년 후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진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이처럼 압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은 1970년대에 주적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접근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듯 독자세력으로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인도와 러시아는 1970년대 이래 지속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최종철 2011). 이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이루어질 것이다. 
 
 

3. 잠재적 강대국: 일본 
 

일본도 영토, 국민, 주권의 보호를 근본적인 국익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안정이 필요

하다고 인식한다(Park 2011). 특히 국가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적대세력이 인접

지역인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다. 근래에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국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현저히 낮다. 

이러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보전·강화하는 것
을 최우선적 과제의 하나로 인식한다. 이에 더해 자체 방위력 증진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

과 중국이 가할 수 있는 직접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려 하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자 한다. 이에 비해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니지만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우호적 지역 국가와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다자외교를 통해 역내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일본의 안보정책은 타협정책의 요소를 일부 지니고 있다.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가급적 피하

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적 성향은 중국의 국력이 더욱 신장함에 따라 점차 약화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집권한 민주당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하는 등 대체로 중국에 우호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센카쿠열도 분쟁 등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면 중국과 멀어지고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
습을 보인다(Fackler and Johnson, 2010; Wong 2010). 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해질수록 일본인들의 대
중 경계심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Takahara 2008). 2025년에도 중국과의 분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강성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은 한층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는 친중적 집권세력 
조차도 군사영역에서 중국의 편에 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섬나라인 일본을 강제로 복속시

킬 만한 해공군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과거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 하에서도 중국이 일본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은 없다. 

타협적 태도가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일본의 안보정책은 점차 균형정책의 요소를 선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는 중국이 월등한 국력 또는 패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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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일본이 경주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일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을 활용할 것이다. 경제력과 인구를 비롯한 잠재력에 있어 중국에게 열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표1 참
조). 우세한 국력을 보유한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고 일본은 방위비를 절감하고자 할 것이

므로, 미일 동맹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국력차가 줄어듦에 따라 일본은 
자체 군비증강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공군력 강화에 집중될 
것이다. 도서국가인 일본은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고 유사시 역내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육군력의 경우 본토방어와 역내파견을 위한 소규모 기동군을 보유할 
것이다. 

일본의 국력열세를 감안하면 리더십정책과 패권정책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일본이 리더가 되려

면 우선 현대 강대국의 필수요건인 핵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해군력을 
육성해야 한다. 2등 해양국가로 남아서는 자체 세력권을 형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은 매우 적다. 국내 반핵정서와 미국의 핵우산을 감안할 때 일본이 핵개발의지를 가질 지는 
의문이다(Hughes 2007). 또한 잠재력의 열세 때문에 미국과 대등한 해군력을 갖추기 어렵다. 더구나 독
자노선의 추구는 미일동맹을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권의 추구는 더욱 비현실적이다. 
 

 

 

 

IV. 한국의 안보전략 
 
상기한 미래 세력판도와 안보질서를 고려할 때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1. 안보이익과 위협 

 
상기한 안보구도 속에서 영토, 국민,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몇 가지 중대한 국가이익을 갖는

다. 이들 국익은 생존과 직결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변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제강점에 의한 국권상실과 유사한 수모를 다시 경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전란에 휘말리는 일을 피해야 한다. 북한과 전쟁하거나 열강의 각축장이 되지 말아야 한
다. 셋째, 해상수송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며 북한 때문에 대륙을 잇는 육로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국이 생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넷째,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반도통일

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제거하고 잠재력을 대폭 증강할 수 있다. 
이러한 국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데에는 한국의 국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열강에 비해 국력이 현

저한 열세를 보이기 때문이다(표1 참조). 더구나 한국은 연안국가(coastal state)로서 국방을 위해 육군력

과 해군력을 고루 갖추어야 하는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열등한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를 동시에 견제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기 어렵다(이는 19세기 중반 독일통일 이
후 연안국인 프랑스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프랑스는 육군력과 해군력을 함께 육성함으로써 어느 
분야에서도 자주국방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판별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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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인접 대륙국가로부터 온다. (프랑스에게 해양국가인 영국이 
아니라 대륙국가인 독일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
심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하지만 방대한 육군을 포함한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상황에 따라 인접한 한반도에 대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

를 갖고 있다. 또 한국의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동중

국해, 황해에서 봉쇄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장차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이들 
수역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의 확립을 추구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갈등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군사충돌을 경험할 소지가 적지 않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우호적인 완충국가로 남기를 원하기 때
문에 한국주도의 통일을 반대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 동기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다. 

이들 대륙국가에 비하면 일본은 그다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육군력이 약하

기 때문에 설사 야심이 있더라도 실현할 능력이 없다. 해상봉쇄를 감행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
지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이 통일을 지지할 경우 일본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정책대안 평가 

 
(1) 타협정책 

 
한국의 국력수준에서 패권정책과 리더십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여러 가지 타협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도 역시 적절치 못하다. 

열강의 경쟁구도 속에서 중립을 취하거나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으려는 정책은 좋지 않다. 중립정

책은 한미동맹의 파기를 수반하므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해상수송로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

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독도문제에 관해 미국이 일본을 제지할 유인을 감소시켜 일본의 입지를 강
화하게 된다. 한국의 중립정책은 미·중 안보딜레마를 악화시켜 군사경쟁을 강화할 위험도 수반한다. 국
가의 의도는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다(Mearsheimer 2001, 31). 따라서 한국의 중립의지가 변치 않으리라

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상대편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양국이 한국의 중립을 존중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상대가 배신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중이 본의 아니게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태도를 취한다면 
강대국들의 경쟁적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전란에 휘말릴 위
험에 처한다. 이것이 한국처럼 완충지대에 위치한 국가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이다(Fazal 2007). 경쟁관계

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각기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어부지리 전략은 성공할 경우 상당한 혜
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비스마르크 집권기 독일제국처럼 탁월한 지도자와 우세한 국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Kissinger 1994, 136; Byman and Pollack 2001, 122). 
따라서 독일이 러시아를 등지고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선택한 것처럼 결국 한 편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중소분쟁 시기에 북한이 양다리외교를 하며 많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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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꼈으며 결국 자력갱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하여 어부지

리 정책은 미·중 안보딜레마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닌다. 이 경우 전쟁의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분단 고착화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대중국 편승정책도 좋지 않다.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패권을 장악할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중국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패자의 편에 서는 것은 약소국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패
권은 필연적이지 않다.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갖출 것이냐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하

다. 산업 및 자연자원이 상당부분 해양지역에 위치한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면 우세한 해공군력을 갖
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중국이 이러한 전력을 갖추기를 원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중국의 해외무역과 
투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지리적 범위가 팽창하면서 해상수송로 보호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강력한 전
력투사능력이 더 큰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육상수송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먼 지역과의 교역(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상수송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Mearsheimer 2010, 381-396). 이처럼 동기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

는 해·공군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
로 없다.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면 우선 인도와 러시아 등 대륙강국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우세한 육군력부

터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양

국가들은 국방비의 대부분을 해공군력 양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

고 있다. 또 핵 시대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국가들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월한 핵
전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상대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자원을 투자해야 한다(Jervis 1989). 중국이 이렇듯 불리한 여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이 해양국가들과 힘을 합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패
권의 도래를 예단하여 위협적인 국가에 편승하는 것은 (비스마르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을까 두려워 
자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다. 

 
(2) 균형정책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은 인접대륙국가(중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들이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세력균형을 홀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 해양국가와 제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양국가들이 한
국과 제휴할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균형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한 관건이 된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해양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육군력이 부족한 해양국가들은 한국

처럼 강한 육군력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을 원한다(Levy and Thompson 2010, 22). 더구나 한반도의 지
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국력을 넘어서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우
방으로 남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위치는 더욱 견고할 것이다. 중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에 인접

한 한국은 중국안보에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중국군의 상당부분을 동북지방과 황해일대에 묶어둘 수 있
을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면 중국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 이는 대만을 비롯한 타 지역

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국이 경쟁세력권에 편입되어 중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해공군력을 보탠다면 미국 동맹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일본을 지키는 
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괌과 하와이 등 미국의 전진기지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다. 한국은 이미 세계일류의 조선능력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일본열도와 미국의 역내군

사기지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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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국가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자체 군사력도 확충해야 한다. 군사력을 육
성함에 있어 열등한 자원을 보유한 한국은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해양동맹국은 한국 안보

에 필요한 육군력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없으므로 한국은 육군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부차적으

로 긴 해안선 및 부속도서 그리고 인근 해상수송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한 연안/근해 해군을 건설해야 한
다. 이와 관련해 잠수함대의 육성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영공을 수호하고 육군과 해군을 함께 지
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군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 이는 전술 공군력의 우선적 육성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적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전략 공군력은 우선순위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한국이 강대국

인 중국과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실제로 전략폭격을 감행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전략적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여력이 있을 경우에만 멀리 떨어진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원
양함대와 원거리타격을 위한 전략공군을 건설해야 한다. 이 임무는 우세한 해공군력을 보유한 해양국가

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육군력을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렵다면 인도 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들도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대륙강대국으로서 강한 육군력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장차 아시아에 어떤 안보질서가 자리 잡을 것인가 대해 전망하고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안보전략을 모색하였다. 2025년 아시아에는 네 개의 강대국이 존재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일류

강대국으로서 각자 세력권을 형성하고 서로 제한적으로 경쟁하며 역내정치를 주도할 것이다. 해공군력 면
에서 우세한 미국은 해양지역에서, 우월한 육군력을 갖춘 중국은 인접 대륙지역에서 명실상부한 리더가 될 
것이다. 이류강대국인 인도와 러시아는 주도세력은 되지 못하지만 자주성을 보전하며 균형자의 역할을 수
행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조력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
에서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안보전략은 인접대륙국가(중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이다. 그 일환으로 해
양국가인 미일과 역할분담을 통한 군사협력을 추진하며 자체 육군력과 공군력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인도 또는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제휴하는 것도 유용한 방책이다.■ 

 

 

 

 

 주 (註)  
 

1 일본은 623 억불, 러시아는 1,252 억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Crane, et al. 2005, 229). 
 

2  중국과 인도는 아직 국경선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Frav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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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임무는 현재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담당하지만 대규모 소요사태의 경우 정규군의 투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  
 

4 근래 미국의 아시아 중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Clinton 2011). 
 

5 추정치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Wolf, et al. 2011, 93). 
 

6 5 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는 등 공군과 해군의 현대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IISS 2011, 211-216) 

 
7 패권정책이란 한 지역에서 유일한 강대국/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8  리더십정책은 문자 그대로 국제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 세력권을 

설정하거나 일단의 국가들을 통솔하여 블록을 형성하고, 블록의 리더로서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력의 확장을 도모한다. 우세한 영향력을 얻으려 하지만 국제체계 전체를 
통제하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패권정책과 구별된다. 국제체계의 유일한 리더가 되는 것이 
패권전략의 목표라면, 리더십정책의 주요 목표는 여러 리더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리더가 되는 것이 부차적인 목표이다. 지역리더십전략은 이 정책의 일종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 세력권을 구축하는 것이며, 역외리더십전략은 자국이 속하지 않은 타 지역에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동선 2011, 163). 

 
9 덩샤오핑은 생전에 ‘결부당두’(決不當頭)라는 말로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 것을 중국지도자들에게 

당부했다.  
 

10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가치의 확산 등을 포함하여 국가이익을 폭넓게 정의한다(White House 2010). 
여기서는 이렇듯 다채로운 국익을 모두 나열하는 대신 안보정책과 군사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만을 추려 정리한다. 

 
11 해상봉쇄가 치명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Mearsheimer 2001). 

 
12 균형정책은 한 국가 혹은 일단의 국가들이 우월한 국력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것이 균형정책의 지상목표이다. 타협정책은 위협적인 국가와 타협하여 대립과 충돌을 
피하는 것을 지칭한다. 타협은 종종 양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혜국에 대해 상대적 국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타협의 예로는 군비제한을 들 수 있다. 위협적인 국가와 힘을 합하는 
편승전략이 타협정책의 일환으로 간혹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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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와의 제휴는 부시행정부 시절에 원자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최근 

최고위급 외교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도의 싱 총리는 무역균형과 환율을 비롯한 
국제경제이슈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Stolberg 2010). 

 
14 인도와 러시아의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Cook, et al. 20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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